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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주민 중

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즉, 실효성을 갖춘 제도 운영방향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이제는 운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목적 달성과 제도적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시민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

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공직후보자의 전

문성과 범죄사실에 대한 검증, 인사청문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는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도

덕성, 시민참여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

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

사청문회 절차와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전･사후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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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효성과 신뢰성을 갖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논의의 기

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효용성, 공직후보자 적합성, 시민참여

As the legal basis for the local council personnel hearing system is established, 

it is expected to be a major means for strengthen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councils and implementing resident-centered local autonomy. The local 

council personnel hearing system is being given new opportunities and task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effective system operation direction. Now, 

focusing on the operational aspect and pay attention to preparing measure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local council personnel hearing system and institutional 

establish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council personnel hearing system centered on citizen awarenes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professionalism and verification of criminal facts 

of public official candidates,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ersonnel hearing 

proces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council personnel 

hearing system. Our society seems to emphasize the professionalism, objective 

morality, and citizen participation elements of public official candidat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esent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ersonnel hearing procedure and a plan to secure accountability 

that can verify the professionalism of public official candidates, and to systematize 

the pre-and post-verification proced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sign 

institutional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ersonnel hearing process and establish 

a public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 basis for discussion 

on designing an effective and reliable local council personnel hearing system.

퟇ Keywords: Local Council Personnel Hearing System, Effectiveness, Suitability 

for Public Official Candidates, Citizen Participation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관한 연구  41

Ⅰ. 서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023.06.07.)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

련되었으며, 2023년 9월 22일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등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롭게 규정된 것이

다(｢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이와 같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권한

과 책임 강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인사청문회의 법･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박순종･최병대(2015), 전영옥･김영근(2018), 소순창(2020), 유수동･임정빈(2022) 등 

많은 선행연구들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제도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 권력 균형을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듯

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면서 지방행정기관의 고위 

공직후보자 임용에 있어 지방의회가 정당성을 부여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소순창, 2020; 윤혜진･박순종, 2018; 전영옥･김영근, 2018). 더불어 공직후보자의 직

무적합성 및 청렴성 확보, 시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유수동･임정빈, 2022). 

지방의회 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보유한 다양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보직자를 

검증하는 것은 민주적 공론화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본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능으로 인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

개의 광역의회가, 기초의회 차원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강동구의회, 경기도 의왕시의

회 등이 인사청문회제도를 운영해온 바 있다.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023.06.07.) 이전의 주된 논의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안

정적･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 실태와 운영사례 분석(박순종･최병대, 2015; 윤원수, 2018; 윤혜진･박순종, 

2018; 전영옥･김영근, 2018; 최근열, 2021), 지방의회 차원의 혁신형 인사청문모델 개발(소

순창, 2020),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를 바라보는 시민 인식에 관한 연구(유수동･임정빈, 

2022)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으나, 법적 근거 마련을 통

1)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근거조항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운영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상 근거가 없어 단체장과 의회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었다(유수동･임정빈,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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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제는 제도 운영방향 설계와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특히, 2023년 9월 22일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참고 

자치법규(표준조례안)’2)나,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인사청문

회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반성이나 관점의 전환없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방식과 관행을 그

대로 답습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운영방향에 관

한 연구들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맞추

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내실화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

제에 대해 시민 인식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

회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와 같은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인

식을 살펴보는 것은 지방자치와 시민 본위의 제도 구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

지수 외, 2023).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제도 운영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

과 달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요구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인 내실화와 실효성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논의의 배경

1. 인사청문회제도의 의의와 기능

일반적으로 청문(聽聞)은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행정절

2)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에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예시안으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제정권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표준조례안을 변경하여 입안할 수 있으며, 표준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무런 

검토 없이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입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행정안전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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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의 용어로 사용되며, 현행법에서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

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정의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도적인 측면에

서 청문은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의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는 청문제도 유형 중의 하나로서, 고위 공직자가 될 

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당사자로부터 진술이나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증인 감정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 청취를 통해 임명을 채택하는 행위

라 할 수 있다(전진영 외, 2009; 최근열, 2021). 의회는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인사권자에게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직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인준 여부를 직

접 결정한다(권건보･김지훈, 2012). 이러한 점에서 인사청문회제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주요 

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인사청문회제도의 주요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되고 있다(권건보･김지훈, 

2012; 김용훈, 2015; 소순창, 2020). 첫째, 권력분립 원리의 실질화이다. 인사청문회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독주와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의 조언 및 동의 권한을 인정하

는 것으로, 대통령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제도이다(유수동･임정빈, 

2022).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긴장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Maeve, 2012; Michael, 2005). 이처럼 인사청문회제도는 권력분립 원리

의 실현을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민주적 정당성 제고이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공

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하고, 고위공직자에게는 대중적인 신뢰와 권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권건보･김지훈, 2012).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검증을 통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간접적으

로 권력을 위임받아 그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청렴성 및 직무적합성 

확보이다. 공직후보자 취임 전에 객관적･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직수행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이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인사청문과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능력뿐만 아니

라, 납세 실적, 재산 형성과정, 병역사항 등 도덕성을 함께 검증한다(소순창, 2020). 넷째, 국

민의 알 권리 보장이다. 인사청문과정의 공개를 통해 고위 공직자 임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김용훈, 2015). 이를 통해 국

민들의 비판과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후보자 임명에 영향을 미치기

도 한다. 이와 같은 인사청문회제도의 기능은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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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적 도입과 운영상 한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023.06.07.) 이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합의 또는 협약, 의회 예규, 지침 등 다양한 근거

와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소순창, 2020).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조례에 근거한 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고위직 및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자의적인 판단, 정실 및 보은인사 등 인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

다(유수동･임정빈, 2022). 특히, 산하기관장의 경우, 방만 경영과 부적격 인사의 임명으로 지

방공기업의 경영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점(이용우, 

2012)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가 되었다. 이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온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제도는 의회 예규나 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도입･

운영하였다. 인천광역시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는 의회 예규로,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은 협약 체결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운영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률과 

예규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였다.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와 강동구의회, 경기

도 의왕시의회가 협약체결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하였다. 법적 근거 부재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제도의 긍정적인 기능과 그 필요성에 따라 협약체결 형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채택할 수 있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체결 형태의 인사청문회제도는 법령상 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불안하였으며,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경우에도 공식적인 이의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

방자치법｣의 개정(2023.06.07.)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

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 즉, 정무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지

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한하여 인사청문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인

사청문회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법｣

을 기준으로 지역의 상황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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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 어렵고, 이전의 대법원 판례

가 지지하는 단체장의 인사권한 침해 소지에 대하여 주장하기 어려워졌다.3)

<지방자치법(법률 제19430호)>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실질적인 운영은 별개의 논의로 판단

된다. 이는 인사청문회가 법제화 되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

이다. 즉,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인사청문

을 할 수 있고 현행방식과 동일하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문상덕, 2024). 또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대상 범위도 국회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협소하여 제도의 본연적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방

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동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의 경우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근거하여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부시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실질적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제대로 설계된 제도나 정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

되느냐에 따라 도입 목적 달성여부가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오랜 기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제화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왔고, 최근의 ｢지방자치법｣ 개정

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책임성을 증진할 수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운영상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효성있는 

운영방향을 설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3)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2024.11.01.)에서 개별 조례로 인사청문회제도를 

규정한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14개, 기초자치단체 114개, 총 128개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로서 인사청문회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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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운영을 둘러싼 쟁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연구들은 실태분

석 및 법적 근거 마련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들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운영방향 등 

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 법적 근거 부재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 간 협약으로 운영된 바 있었던 인사청문사례4), 법제화 이후 인사청문사례 등을 토대로 

인사청문회제도 운영상의 쟁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임명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검증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소순창, 2023).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지방의회 인사청문대상은 광역자치단체의 부단

체장,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중요한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에 해당한

다. 이들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역량과 책임성을 사전적으로 검

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증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과 제출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박순종, 2023). 주로, 학력･자격증 등 보유 자격 적합성, 과거 경력의 기관 적합성, 기관 비

전 및 미션 등에 대한 이해도, 기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도, 정책추진능력 적합성, 소

통능력 적합성, 조직관리능력 적합성(소순창, 2023)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준법성을 검증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병역,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

절, 금전적 부당이득, 권한 남용, 거짓말, 음주 운전, 가치 논란,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과

거 소속 기관 등에서의 징계 사실, 각종 범죄사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격검증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합의 역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노은정, 2023).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수행 주체에 관한 것이다. 각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

수 이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4) 2003년 전라북도의회를 시작으로, 일부 광역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협약체결(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을 통하여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 바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 하에서 인사청문회제도를 운영해왔다. 

5)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조례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

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학위 및 재직증명서(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

서, 자격증 사본 등), 병역사항현황서 및 병적증명서, 재산보유현황서, 세금납부ㆍ체납현황서 등의 자료

를 제출하여 검증받는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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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다.6) 다만, 의회 내 위원회 구성원, 즉 지방의원을 수행주체로 한정하는 것은 이

들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는 경우이다. 현실적으로 지방

의원이 정치적으로 해당 인사청문회를 활용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수행하는 경우 이들이 주민

들의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과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수행 주체를 

주민이나 임명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나현민 외, 2022). 이러한 시민참여적 요소는 주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무수행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지만, 현재 조례상 시민이나 외부전문가를 인사청문회제도의 수행주체로 포함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향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

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할 사항,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제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무적합성과 도덕성 요소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

도의 효용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4. 본 연구의 차별성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와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들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 검토(윤원수, 

2018; 정상화, 2004; 최준영, 2008), 제도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연구(원구환, 2014; 이용

우, 2012; 전용옥･김영근, 2018; 홍완식, 2023), 제도 개선방안 연구(나현민 외, 2022; 최진

혁, 2019), 운영실태 및 사례연구(박순종･최병대, 2015; 소순창, 2023; 최근열, 2021)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실증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일부 존재하나, 집행기관과 의결

기관의 공무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소순창, 2020), 제도에 대한 시

민 인식 연구(유수동･임정빈, 2022) 등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지

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라는 연구주제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타 제도나 정책들이 정책 및 서비스 대상자인 시민들의 인식을 중시하는 것과 마찬가

6)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회는 교섭단체 등의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 후보자 대상 직위 

기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은 위촉위원이 돼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 추천해 의장이 선임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는 교섭단체가 아닌 각 상임위

원회의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서 선임한다(조성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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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시민들의 인식과 평가에 대

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

보하고, 지역 내 공직 인사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점(김용훈, 2015; 윤

혜진･박순종, 2018)에서 시민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주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므로, 시

민의 신뢰와 지지가 필수적이다(권건보･김지훈, 2012; Coen & Katsaitis, 2019). 이러한 점

에서 본 연구와 같은 시민 인식에 관한 연구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기대를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지방의회 인사

청문회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함

으로써 인사청문회 절차와 방식, 공개 범위 등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특히, 법적 근거를 확보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본격적인 제도 활성화에 앞

서 시민의 인식을 폭넓게 수용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의 실질적인 당

사자인 일반시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법과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나 원동력으로 삼을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염윤호 외, 2022).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시민들의 인식

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동안 이론적･법률

적･문헌적으로 접근한 연구결과들이 시민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의

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의 틀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인사청문회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인사청문회제도 도

입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현황과 실태분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의회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실증연구는 학술적･제도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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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그 필

요성이 존재하는 바(유수동･임정빈, 2022), 본 연구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운영적인 측

면에 초점을 두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목적 달성과 제도적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분석의 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무수행능력 검증

전문성

소통능력

도덕성 검증

사회적 논란

범죄사실

시민참여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시민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윤원수(2018), 소순창(2020), 유수동･임정빈(2022)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주로 고려해야 할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검증과 

시민참여적인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효용성이란 과정과 산출물 및 그 결과의 유용성, 가치 등이 바람직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그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유용한지, 성과가 있는지 등을 측정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Vedung, 1997). 특히, 효용성은 결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중요하다(Depoy & Gilson, 2003).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해보면, 지방의

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면서, 과정적인 

측면에서 인사청문회에의 시민참여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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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설 1은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중 직무수행능력 검증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체장･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 등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당

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유수동･임정빈, 2022).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 지방의회는 공직후

보자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대상이 되는 직위는 고위 공직자라 할 수 있다.7)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

는 주요 사항은 해당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소

순창, 2020). 공직후보자의 전문성 등 직무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해당 기관 및 단

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관장 및 단체장은 그 기관 및 단체의 조직관리 방침과 각

종 현안을 결정하는 직위로서 조직의 성과 및 시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문성을 비롯한 조직운영 철학과 성과목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조직목표 

달성과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과의 소통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고위 공

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으로 볼 수 있다.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책임성(Accountability)을 통

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직무수행능력과 같은 전문성은 Romzek & Dubnick(1987)이 제시

한 책임성의 구성요소 중 전문가적 책임성에 해당된다.8) 즉, 관련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관료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기술적이고 복잡한 정책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엄석진, 2009: 24). 이러한 점에서 공직후보자의 전문성은 전

문가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요구받게 되며, 인사청문회제도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

증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의 임명이라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7)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8) Romzek & Dubnick(1987)은 계층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으로 책임

성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엄석진(2009)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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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검증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1-1. 공직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1-2. 공직후보자의 소통능력 검증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는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중 도덕성 검증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얻게 되는 국무위원 후보자, 

기관장 등9)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는 항상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적 수준이 폭로되어 

정치적인 불신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성희･임윤주, 2012; 조진만 외, 2012). 

또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직무 적합성보다는 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노은정, 2023; 윤원수, 2018). 공직후보자의 과거 범죄사실이나, 병역, 부동산 투

기 등 재산, 위장전입, 눈문 표절 등이 도덕성과 관련하여 주로 논란이 되고 있다(백영민 외, 

2013, 소순창, 2020). 물론,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도 있으나, 도덕성, 윤리성 등 자질 검증을 통해 임명된 고위

공직자에게 대중적인 신뢰와 권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권건보･김지훈, 2012).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도덕주의(political realism)와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10) 정치적 도덕주의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와 같은 정치인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Rawls, 1971). 정치적 현실주의에 따르

면, 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 질서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도덕적 이

상보다는 우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은 정당화된 강제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도덕성과 책임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Williams, 2005). 이러한 점을 종

9)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다(｢국회법｣ 제65조의2제2항)

10) Williams(2005)는 정치에 대한 도덕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정치이론 모델을 정치적 도덕주의로, 반대로 

도덕에 대한 정치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모델을 정치적 현실주의로 명명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현실주의를 옹호하지만, 정치적 도덕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김동일,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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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보면, 고위 공직자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정당성을 가질 때, 공식적인 권리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성과 같은 공직후보자의 자질은 형식적으로 평가되는 것

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절차로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처럼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적 신뢰와 임명

의 정당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주

요 제도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공직후보

자의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국민의 눈높이에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게 됨으로써 정당

성 확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등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본연의 기능과 임명 결

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2-1. 공직후보자의 사회적 논란 검증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

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2-2. 공직후보자의 범죄사실 검증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은 인사청문과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023.06.07.)에 따라 새롭게 도입

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뿐만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에서도 시민참여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에게 트

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실시간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적･절차적으로 시민참

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지역의 의사결정에 관한 주민참여 수준은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행정수요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기 위해서도 주민참여는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의 정치

적 영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는 개인의 정치적 효능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Campbell et al., 1954), 인사청문회와 같은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는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참여민주주의 이론 역시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참여민

주주의 이론에서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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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arber, 2003; Pateman, 2012).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시민

참여는 지방의정활동의 정당성을 높이고 공직 후보자 임용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정치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처럼 시민참여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제도의 개방성과 투명성은 인사청문과정 및 결과

에 대한 시민의 동의 및 정당성 확보 등 공익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Ceon & Katsaitis, 

2019; 권건보･김지훈, 2012; 박순종･최병대, 201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인사청문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인식을 측정하였다. 그동

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법･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운영되면서 그 효용성에 

대한 쟁점이 존재하였다(소순창, 2020; 최근열, 2021). 더불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

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법･제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인사청문회는 학술적･경험적

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당성 확보, 유능한 인재 임용, 

민주주의 구현, 지방자치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박순종･최

병대, 2015; 소순창, 2020; 전진영 외,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지방의회 인

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목적 달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

하기 위한 설문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는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 유도와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인사청문회제도의 기능적인 역할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적합

한 공직 후보자인가?”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검증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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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용훈, 2015; 소순창, 2020).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

직후보자의 적합성을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은 ‘전문성과 소통능력’, 도덕성은 ‘사회적 논란, 범죄사실에 대한 검증’으로 세부화

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지방의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적합성 중 전문성 검증에 대한 측정문항은 “인

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학력, 자격, 경력 등 전문성을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책추진 능력에 대한 적합성을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

다.” 등으로, 소통능력에 대한 측정문항은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소통능력 적

합성을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로 설정하였으며,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중 사회적 논란 검증에 대한 측정문항은 “인사청문회에서는 인

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부동

산 투기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등으로, 범죄사실 검증에 대한 측정문항은 “인사청문회에

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시민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유수동･

임정빈, 2022). 특히, 시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할 수 있고, 지역의 의사결정에 관

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남태우･유수동, 2016), 인사청문회과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를 “인사청문회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방법”으로 정의

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인사청문회과정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인사청문회 회

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문항

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상관관계에 있어 교란효과를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재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

서 활용한 분석 요인 및 설문문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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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요인과 설문내용

분석 요인 설문문항 문항번호

독

립
변
수

직무 
수행 
능력 

검증

전문성 

검증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학력, 자격, 경력 등 전문성을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

전문성1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도(기관 

비전 및 미션, 주요 현안사항 등)를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
전문성2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책추진 능력에 대한 
적합성을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

전문성3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조직관리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

전문성4

소통능력 

검증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소통능력 적합성을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
전문성5

도덕성 
검증

사회적 
논란 

검증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병역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도덕성1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도덕성2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도덕성3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논문 표절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도덕성4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과거 소속기관 등에서의 징계 

사실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도덕성5

범죄 
사실 

검증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도덕성6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도덕성7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도덕성8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각종 범죄사실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도덕성9

시민참여

인사청문회과정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시민참여1

인사청문회 회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민참여2

인사청문 회의에 ‘예) 시민검증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참여3

시민이 직접 검증하는 ‘예) 인사청문 시민검증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참여4

종

속
변
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용성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용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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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A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1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500부를 배포하여 실시하였다. 해당 기간동안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53.0%인 265부가 회수되었

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이라고 판단되는 1부를 제외하여 총 26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와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최일선의 행정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은 제증명 발급 및 민원창구 등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충처리, 지역문제 해결, 지역발전, 정치참여 등에 대한 관심

11)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세전소득)

분석 요인 설문문항 문항번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용성3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용성4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용성5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 유도와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용성6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용성7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용성8

통
제

변
수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 1=20세 미만, 2=20대, 3=30대, 4=40대, 5=50대, 6=60대 이상

학력
1=고등학교 졸업 이하, 2=고등학교 졸업, 3=대학교 재학, 4=대학교 졸업, 
5=대학원 이상

소득11)
1=200만원 미만, 2=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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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운영방향 설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응

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학력]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남성 115 43.6 고등학교 졸업 이하 1 0.4

여성 147 55.7 고등학교 졸업 9 3.4

무응답 2 0.8 대학교 재학 12 4.5

합계 264 100.0 대학교 졸업 228 86.4

대학원 이상 12 4.5

무응답 2 0.8

합계 264 100.0

[연령] [소득]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20세 미만 - - 200만원 미만 8 3.0

20대 23 8.7 200-300만원 미만 40 15.3

30대 88 33.3 300-400만원 미만 37 14.1

40대 99 37.5 400-500만원 미만 44 16.8

50대 52 19.7 500만원 이상 133 50.4

60대 이상 - - 무응답 2 0.8

무응답 2 0.8 합계 264 100.0

합계 264 100.0

2. 분석결과

1)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12)을 통해 변수들을 축소하고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요인분석결

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1요인)’, ‘소통능력 검증(2요인)’, ‘사회적 논란 

검증(3요인)’, ‘시민참여(4요인)’, ‘전문성 검증(5요인)’, ‘범죄사실 검증(6요인)’으로 구성되었

다. 추출된 6성분(요인)에 대한 고유값은 각각 10.636(1요인), 5.158(2요인), 2.259(3요인), 

12) 요인추출방법은 최대우도방법과 사각회전방식(직접 오블리민)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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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4요인), 1.670(5요인), 1.039(6요인)으로 나타나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만 추출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추출된 6개 요인은 35.454(1요인), 17.193(2요인), 8.688(3요인), 7.197(4

요인), 5.387(5요인), 3.462(6요인), 전체(누적) 77.38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KMO값

은 .92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7472.683, 유의확률은 .000으로, 적절한 요인분석 모

형임을 확인하였다.

<표 3>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분석 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비율)

α If item 

deleted
α값

종

속
변
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

(1요인)

효용성 8 .946

10.636(35.454)

.966

.972

효용성 7 .915 .968

효용성 5 .910 .967

효용성 6 .899 .968

효용성 4 .895 .969

효용성 1 .885 .969

효용성 3 .882 .968

효용성 2 .870 .969

독
립
변

수

전문성 검증
(5요인)

전문성 3 .889

1.670(5.387)

.805

.872
전문성 2 .869 .815

전문성 4 .780 .835

전문성 1 .625 .887

소통능력 검증(2요인) 전문성 5 .945 5.158(17.193) - -

사회적 논란 검증

(3요인)

사회적 논란 3 .896

2.259(8.688)

.853

.900
사회적 논란 4 .892 .859

사회적 논란 2 .779 .883

사회적 논란 1 .760 .888

범죄사실 검증

(6요인)

범죄사실 4 .820

1.039(3.462)

.824

.865

범죄사실 2 .808 .828

범죄사실 3 .798 .832

범죄사실 5 .674 .848

범죄사실 1 .652 .854

시민참여

(4요인)

시민참여 3 .944

2.159(7.197)

.942

.959
시민참여 2 .936 .943

시민참여 4 .924 .949

시민참여 1 .898 .953

Kaiser-Meyer-Olkin(KMO) .92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sphericity) 7472.683

유의확률 .00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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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결과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모든 독립변수는 0.01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지방의회 인사

청문회제도의 효용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변수 간 상관계수는 모두 낮게 나타

났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조건 중 하나인 원인과 결과가 공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공동 변화

의 원칙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로 설정한 성별 역시 종속변수와 0.01 수준

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상관계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인사청문회과정에의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 전문성 검증 1.00

2. 소통능력 검증 .604** 1.00

3. 사회적 논란 검증 .383** .158* 1.00

4. 범죄사실 검증 .322** .249** .669** 1.00

5. 시민참여 .151* .207** .112 .334** 1.00

6. 성별 .025 .010 -.038 -.074 .088 1.00

7. 연령 .032 -.009 -.128* -.118 -.111 .182** 1.00

8. 학력 .037 .012 .028 .001 .052 -.088 .080 1.00

9. 소득 -.007 -.018 -.015 -.118 -.121 -.015 .189** -.040 1.00

10. 효용성 .385** .267** .159** .314** .559** .168** -.091 .047 -.015 1.00

*p〈0.05, **p〈0.01

3) 회귀분석 결과

공직후보자의 ‘전문성 검증’, ‘소통능력 검증’, ‘사회적 논란 검증’, ‘범죄사실 검증’, ‘시민

참여’를 독립변수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들을 

개별적으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과정을 거쳤다. Durbin-

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2.144로 자기상관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분산팽창계수(VIF) 값은 

모두 2.18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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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통제변수 중 성별(β=.195, t=3.112)과 연령(β=-.129, t=-2.022)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공직후보

자의 ‘전문성 검증(β=.385, t=6.846)’, ‘소통능력 검증(β=.258, t=4.369)’, ‘사회적 논란 검증

(β=.164, t=2.696)’, ‘범죄사실 검증(β=.340, t=5.845)’, ‘시민참여(β=.539, t=10.284)’가 각

각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3단계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전문성 검증(β=.356, t=5.544)’, ‘범죄사실 검증(β=.166, 

t=2.376)’, ‘시민참여(β=.457, t=8.713)’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전체 설명력은 43.8%(R2=.438, F=21.724)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

1단계 2단계 3단계

통제변
수

성별DUM .195*** .186*** .191*** .196*** .215*** .133** .144***

연령DUM -.129** -.139** -.126** -.107 -.099 -.065 -.087

학력DUM .079 .065 .076 .073 .079 .042 .041

소득DUM .002 .007 .006 .001 .037 .052 .066

전문성 검증 .385*** .356***

소통능력 검증 .258*** -.069

사회적 논란 검증 .164*** .125

범죄사실 검증 .340*** .166**

시민참여 .539*** .457***

R
2 .047 .195 .113 .073 .160 .326 .438

F 3.158** 12.353*** 6.523*** 4.042*** 9.687*** 24.713*** 21.724***

**p〈0.05, ***p〈0.01

분석결과,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검증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채택되었다. 즉, 공직후보자의 전문성 검증만

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

과는 후보자의 공직수행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이 인사청문회제도를 통해 구체

화되고 실현된다는 김용훈(2015), 최준영･조진만(2013)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사청문회제도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의 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

성을 갖춘 인물을 검증하여 그 능력에 합당한 자리에 배치하도록 하는 역할을 위해 도입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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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공직후보자의 

전문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와 의견에 대해 존중

하고 이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부분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직후보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검증만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는 공무수행의 청렴성을 고도로 요구받고 있어 

인사청문회제도에 있어 도덕성 검증의 함의와 중요성이 존재한다는 김용훈(2015), 정일섭

(2003), 소순창(2020)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방향성을 같이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함께 청렴성에 대한 검증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갖는 의미는 국민의 눈높이에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필수적

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범죄사실과 같이 객관적이고 증명될 수 있는 문제는 공직후보

자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처럼 공직후보자의 범죄사

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다만, 공직후보자의 소통능력 검증과 사회적 논란 검증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

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

인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직후보자의 전문성 검증과 같이 학력, 자격, 경력, 자

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와 같은 서류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능력을 검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도덕성과 청렴성은 가치적인 판단

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논란은 의혹은 있으나 범

죄사실처럼 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기 어려워 진위여부의 판단이 불분명하다는 점, 과거 잘못

된 관행으로 인해 용인 여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가 추정되거나, 반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응답자의 가

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사회적 논란 검증은 지방의

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과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즉, 시민이 인사청문회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질의･응답하는 과정, 시민검증 배심원제 도입, 별도의 인사청문 시민검증단 구성･운

영 등 인사청문과정에의 참여적 요소를 강화할수록 제도 운영과 절차,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

고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참여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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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라는 Estlund(2009), Coen & Katsaitis(2019)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

이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시민참여는 지방의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적

으로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의 저변을 강화하고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시민참여적 요소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통제변수 중 성별 특성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08, t=2.431). 이러한 결과는 여성보다 남성이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가 더 높다는 임정수 외(2014), 양승찬 외(2019) 등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정치활동과 정치적 의

견 표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성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지방의정활동 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정보제공, 홍보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남녀노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제

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협약, 의회 예규, 지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운영되어 왔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 방지, 전

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의 임용 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인 인사청문회제도의 중

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사청문회 개최 건수는 양적으로 증가하였다(유수

동･임정빈,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안

정적･지속적인 제도 운영의 어려움, 협약 파기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부재 등 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의 ｢지방자치법｣ 개정(2023.06.07.)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제화는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법제화로 인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동시에, 효과적

인 운영방향 설계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지

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감시와 견제 기제로서 제대로 작동하여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제화가 

곧 의무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조례상 청문대상이 법상 대상 제한을 넘어서지 못함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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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서 점진적인 법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 측면에서 지방의회 인사

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의를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인사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하

는 것이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김용훈, 2015; 소순창, 2020; 최준영･

조진만, 2013)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고위 공

직후보자에게 책임성은 우리사회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자 인사청문과정에서 중요

한 검증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

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 자체가 이들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며, 전문가

적 책임성 확보가 직무수행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Romzek & Dubnick, 

1987). 책임성 개념을 중심으로 볼 때, 공직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

도에 대한 제도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둘째, 본 연구는 정치적 도덕주의와 현실적 도덕주의가 상호보완적으로 양립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적 도덕주의가 주장하는 공직자의 도덕성이 

민주적 정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동시에 ‘정치적 현실주의’ 관

점에서는 문제해결에 정당한 권위에 근거한 지위가 우선하지만, ‘정치적 도덕주의’에 기반한 

도덕성 검증과정이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 확보의 핵심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Erman & Moller, 2015; 2022; Estlund, 2017). 이러한 점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은 정치적 도덕주의와 정치적 현실주의를 아우르는 공적 책임성과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13)

셋째, 본 연구는 시민참여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과 같은 지방의정활동과 지

방자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방의회 인사청

문회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수록 참여민주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민

주적 정당성 확보와 정치적 효능감 증대, 과정･결과에 대한 신뢰 및 수용성 제고 등 공익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Barber, 2003; Ceon & Katsaitis, 2019; Pateman, 2012)에 대

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제공한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시

민참여가 참여민주주의 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론적 의의 외에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3) 김동일(2024)은 정치적 도덕주의와 정치적 현실주의의 균형 있는 조합과 상보적인 관계 설정을 통해 

정치철학의 현실적 타당성과 도덕성 타당성을 모두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복합모델로서의 필요성

과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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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절차와 함께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공직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

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권

을 갖는 ‘정무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가져야 할 기

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전문성이 결여된 공직후보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운

영, 재정악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연

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제도에서 전문성있는 후보자를 평가하여 경쟁력있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 생산을 담

보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공직후보자의 범죄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사후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공직후보자의 범죄사실 검증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에게 특히 요구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2000년부터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국민적 관심은 고위공직자의 전문성보다 도덕성이나 윤리 측면

의 검증, 그리고 이에 대한 비난에 집중되어,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얼마나 적합한 역량을 가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직후

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검증과정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회

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단계를 구분하여 사전에 

도덕성 검증을 수행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단계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적합성에 대

하여 검증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절차의 구분을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적 

논란으로 인사청문을 마무리하는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공직후보자

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의 결과,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낮은 신뢰 수준, 홍보 및 교육의 부재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와 관심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도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유수동･

임정빈, 2022). 특히,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운영되어 온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하였고,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결과가 

인사권자를 기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관심도를 하락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기능에 해

당하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 권력분립의 실질화 등은 결국 주민 혹은 시민이 직접 권한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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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

영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운영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기

제를 마련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법제상 인사청문과정에 

시민참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주민참여기제를 마련할 수 

있다면, 주민의 삶과 가까이에 있는 공직자들의 책임감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사검증 과정과 그 결과는 객관적이며 투명해야 하므로, 법령

상 사항으로 규정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이러한 공개와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인사

청문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예외적으로는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예외를 둔다면, 그 항목을 가능한 구체화하여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실제 운영에 대한 주민 체감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 시민 인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인사청문회제도의 운영주체가 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인식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

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인사청문

회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운영사례 분석을 통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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